




제2차 포럼 개요

◈ 포럼 개요

◯ (일시) 2020. 6. 3. (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수도권조사센터 교육장 및 온라인(한국사회복지학회 유튜브 채널)

◯ (세미나 주제)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 (주요 내용)

- 돌봄/ 소득보장/ 복지국가 전반의 주요 정책 과제

- 새 정부에서 제시한 각 분야 정책 평가 및 전망

- 해당 분야에서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

- 5년 뒤 해당 분야의 성과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의견

- 전반적인 복지정책 전망, 평가 및 한국 복지국가 전개에서 새 정부의 역할 논의

◈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세션 1

이상은 숭실대학교 교수 좌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주은선 경기대학교 교수 발표

세션 2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 발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발표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발표

세션 3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 좌장

최균 한림대학교 교수 발표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발표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사회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자

주최/ 주관

한동우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주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주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추진 주관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지원 인력



◈ 세미나 진행 순서

 

시간 행사 내용 및 참석자

13:30~13:45

개회 및 인사말

(사회) 신영규 부연구위원

(개회사) 한동우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사)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3:45~13:50 휴식

13:50~15:00

세션 1.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좌장) 이상은 교수

(발표 1)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 새 정부 소득보장제도 내용과 방향

(발표 2) 김원섭 교수 - 새 정부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3) 주은선 교수 - 소득보장분야의 전망과 과제

(토론) 세션 참석자 전체

15:00~15:10 휴식

15:10~16:20

세션 2.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좌장) 박세경 박사

(발표 1) 석재은 교수 - 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2) 양난주 교수 -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3) 전용호 교수 - 사회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 

                    :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토론) 세션 참석자 전체

16:20~16:30 휴식

16:30~17:40

세션 3. 한국복지국가 전망과 과제

(좌장) 이창곤 선임기자

(발표 1) 최균 교수 - 신정부 복지정책 방향

(발표 2) 윤홍식 교수 - 정권 교체와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변화, 그리고 전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국 복지체제

(발표 3) 정해식 연구위원 - 새 정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 

                        전망과 과제 

(발표 4) 변금선 부연구위원 -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대응 전략

(토론) 세션 참석자 전체

17:40~17:5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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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소득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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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세션 2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

[발표 1] 석재은 교수 - 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2] 양난주 교수 -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3] 전용호 교수 - 사회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 

: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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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석재은 교수 ╻

Ⅰ. 주요정책 과제

  1. 문제인식

  1) 초고령사회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두 보편적으로 

포괄하면서도 불필요한 요양의 의료화, 시설화를 가능한 지양하고, 어떻게 현행 돌봄시스템

을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시스템으로 제도적 배열을 재편할 것인가?

  2) 돌봄대상자를 객체화하고 소외시키지 않고, 어떻게 돌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중심을 

두고 삶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한 돌봄을 실천하고 사람 중심 돌봄(person- 

entered care)을 제공할 것인가?

  3) 삶의 질을 보다 중심에 두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해 어떻게 최대한 지역사

회 거주를 지원하는 돌봄체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양과 종류를 준(準)시설서비스 수준으로 늘리

고, 의료서비스와 원활히 연계하고, 주거환경 개선, 영양돌봄, 재활서비스 등 전문적 특화 

서비스를 발전시킬 것인가?

     - 현재는 주로 돌봄대상자 가족들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일일이 돌봄을 조직해야 하기 때

문에 가족들이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쉽게 소진되는 상황인데,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해 돌봄 관련 총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 및 돌봄대상 당사자와 함께 논의

하여 개별 맞춤 사례관리와 서비스 조정을 지원하는 통합적 돌봄 조정체계(care 

coordination system)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4) 역량있는 돌봄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돌봄인력의 지속가능한 재생산을 확보

하고 돌봄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5) 어떻게 스마트 의료 및 케어기술의 혁신 성과를 결합하여 돌봄 생산성 및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 돌봄로봇산업,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주거 등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이 이끄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 것인가?  



•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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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1)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접근권 및 충분성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권 강화: ‘보장성’

 2) 급속한 초고령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효과적

인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필요: ‘지속가능성’

 3) 존엄한 돌봄(삶의 자기결정권 및 개별성 존중)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식의 혁신 필요: 

‘존엄성’, ‘참여성', 'co-production’

 4) 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 보장 필요: ‘충분성’, ‘다양성’ 

 5) 사람 중심으로 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및 

돌봄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필요: ‘통합성’(연계, 조정, 통합), ‘지역성’, ‘민관거버넌스’

 6)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돌봄서비스 인력-돌봄서비스 이용자 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 및 문화규범 혁신 필요: ‘공공성’

 7)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도화 및 정보지능로봇 기술혁신 성과의 결합을 통한 돌봄 노동의 생

산성 제고: ‘일자리 고도화’, ‘돌봄노동 생산성’

 8)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와 돌봄서비스 산업의 성장,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창출: 

‘돌봄서비스 전문화 및 산업화’, ‘돌봄서비스 일자리 창출’

Ⅱ.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의 평가 및 전망

1. 새 정부 사회서비스정책 관련 국정과제

[국정 비전: 생산적 맞춤복지]

복지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맞춤형 방식이 되어야 

함: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감.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복지-고용-성장 선순환

ㅇ 첫째, 서비스 양적 확대: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신규 사회서비

스 개발

ㅇ 둘째, 제공체계 혁신: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공기관 다변화･규모화, 사회서비스원 기반 범부

처-민관협업,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ㅇ 셋째, 서비스인력 처우 개선: 임금가이드라인, 근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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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노후의 삶의 질 강화, 지역사회 계속 거주

(Aging In Place) 환경 조성

ㅇ 첫째,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ㅇ 둘째,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 통합시스템 통한 맞춤형 사례관

리, 의료-요양-돌봄 연계 커뮤니티케어

ㅇ 셋째, 스마트케어기술 활용한 돌봄 확산

ㅇ 넷째, 재가 장기요양 강화 및 재택의료센터, 계약의사제 등 의료-돌봄 통합 제공 강화,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환경 개선

ㅇ 다섯째,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ㅇ 첫째,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ㅇ 둘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ㅇ 셋째, 마을돌봄 활용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ㅇ 넷째, 산모아동 건강돌봄: 임신건강, 생애초기건강관리, 난임지원

ㅇ 다섯째,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ㅇ 첫째, 개인예산제 도입: 당사자 선택권 보장 강화

ㅇ 둘째,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모델, 발달재활지원 위한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인프

라 확충

ㅇ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인력 처우개선 등

ㅇ 넷째, 장애적합 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센터 확충

ㅇ 다섯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ㅇ 여섯째, 시설거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ㅇ 일곱째, 이동권 지원 위한 편리한 택시이용 지원, 저상버스 의무 교체

[국정과제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ㅇ 첫째,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ㅇ 둘째,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ㅇ 셋째,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체계 강화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넷째, 청소년 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ㅇ 다섯째,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ㅇ 여섯째,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

ㅇ 일곱째, 동물복지 강화 미 동물범죄 처벌 강화

* 주거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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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1) 주요 내용

▢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양질의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복지-고용-성

장 선순환 비전 강조

▢ 양적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응,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 지역사회 거주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 통합 조정체계, 맞춤 사례관리

  - 의료-돌봄 연계: 노인요양,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혁신

  - 시도 사회서비스원 조직 통한 범부처, 민관 협력 거버넌스 

  -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통한 개인 맞춤 서비스 기반 마련

  - 스마트케어 기술 활용 통한 돌봄생산성 제고

▢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다변화 

 - 사회적경제 제공 조직 등 제공체계 다변화 통한 다층적 돌봄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확충: 공립요양시설, 발달장애인 서비스 인프라 등

▢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등 일자리 질 제고

  -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 보육 인력

▢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장애인 활동지원 개인예산제

  -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급여화

2) 평가 및 전망

▢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이라는 정책비전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양적 및 질적 제고를 통한 사회서비

스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대선 공약이라는 속성상 개혁과제를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해되지만,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체계의 개혁과제들은 포함되지 못하였음. 

  -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경우,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다뤄져야 하는 과제인

데도 불구하고 간병비 급여화만 포함됨으로써 초고령사회 대응한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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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음. 요양병원 입원자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고충이 크고 간병인력 및 간병서비스 

질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의 기형적으로 거

대한 요양병원 구조를 온존한 채 간병비 급여화를 하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인한 요양의 의

료화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악화될 것임. 따라서 요양병원에 대한 선(先) 구조조정 후(後) 간

병비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노인 돌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개혁과제들이 제대로 다

뤄지지 못하였음. 제도도입 15년을 맞이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3차 기본계획을 수

립하는 시점에서 장기요양제도의 혁신이 필요함. 장기요양제도는 재가서비스 강화를 위한 급

여 확충과 공급체계 재편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 관리 책임 강화, 시설서비스 유인 제거 및 

시설서비스 질 강화 등의 개혁과제를 안고 있음.

▢ 한편,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사회서비스 정책을 가능한 살려서 지역사회 거주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강조, 시도 사회서비스원 조직을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으로 활용하겠다

는 내용, 돌봄서비스에서 사회경제적 조직을 활용하는 계획 등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고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됨.

   - 국정과제에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핵심 구상으로서 통합 조정체계 및 

맞춤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현행 시범사업 

수준에서 법제화 및 본 사업으로 발전시켜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 구체적 계획, 예

산 확보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음.  

   - 이미 법제화된 사회서비스원은 현행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넘어 범부처,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전달체계로 그 기능을 개편하여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사회서

비스원을 사회서비스정책 통합적 전달체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되지만, 그 실현

가능성과 정책효과는 향후에 구체적 내용을 근거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현

행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공공 제공기관 운영에 그치고 있고 제공기관의 운영성과도 미흡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전달체계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

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

   - 돌봄서비스에서 사회경제적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은 문재인정부에서 제안은 하였으나 실질

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하였음. 로봇돌봄, 영양돌봄, 이동돌봄, 청소돌봄, 주거개조 지원 

등 돌봄영역의 전문화된 발전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조직 등의 역할과 활동 공간이 만들어

지고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임금가이드라인 설정 등 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방안 제안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정책비전과 연계됨.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개인예산제 도입은 첫째, 돌봄 당사자가 주도하는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 권한 강화,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둘째, 가족 등 돌봄제공

자에 대한 현금급여 성격, 셋째, 사회적 돌봄책임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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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서비스정책에서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관건

1. 건강하고(유기적, 선순환) 풍성하고(촘촘하고 다층적인) 지속가능한(비용효과적, 안정적 공급) 

돌봄 생태계 조성

○ 건강한 돌봄생태계: 돌봄 생태계를 구성하는 참여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적 

영향을 받는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공공의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공공적 실천(상호적 배

려와 각자의 임무 충실)을 함으로써 선순환하는 돌봄생태계 조성. 정책비전 공유 및 소통 역

할 강화 필요. 공공성 문화규범과 상호견인.

○ 풍성한 돌봄생태계: 실질적으로 필요한 돌봄 관련 포괄적 욕구(의료, 요양, 영양, 주거, 복지)

를 개별 맞춤으로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는 포괄성 및 유연성 중요.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서

비스 구성과 충분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고, 제도적 돌봄 뿐만 아니라 호혜적 공동체 

돌봄과 시장에서 구매가능한 돌봄이 함께 다층적 돌봄체계로 구성

   - (다층적 사회서비스 체계) 공적서비스에 더하여 개별적인 추가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

러 층위의 다양한 민간 사회서비스 개발을 지원하여 다층적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다양한 

수준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법제도 정비; 타임

뱅크와 같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호혜적 돌봄 조직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법제도 정비

○ 지속가능한 돌봄생태계: 요양의 의료화로 인한 고비용 비효율성 제거, 여러 제도 및 돌봄 장

소와 관계 없이 사회적 돌봄자원의 공평한 배분, 돌봄인력 정책 로드맵을 통한 안정적 재생

산, 돌봄서비스 영역의 전문화와 돌봄 산업 생태계의 조성

WHO(2019).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implementation framework: guidance for systems 

and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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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2019).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implementation framework: guidance for systems 

and ser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p.7.

2. 사회적 돌봄의 공평한 자원배분 위한 돌봄욕구평가 기준 통일

- 제도의 분절성을 넘어 돌봄을 받는 제도 및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사회적 자원배

분의 공평성이 확보되고 사회적 자원의 최적화된 효과적 활용이 유도될 수 있도록 동일한 표

준화된 돌봄욕구 평가도구를 적용. 

-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요양병원,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어떤 제

도이든 어디에서 돌봄을 받든지 관계 없이 돌봄욕구 평가결과에 따라 동일한 돌봄욕구 수준의 

경우에는 사회적 돌봄지원 수준도 동일함을 원칙으로 함. 이를 통해 분리된 제도와 상이한 돌

봄장소에 관계 없이 통일적 기준에 의해 공평한 사회적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그렇게 되면 장기요양제도에 굳이 진입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상생활 돌봄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요양 진입 유인을 제거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가능한 늦추도록 할 수 있음. 

또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 입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돌봄욕구 수준에 대해서는 동

일한 수준의 사회적 돌봄지원만을 받도록 함으로써 현재 시설입소, 병원입원시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설입소 및 병원입원 유인효과를 제거할 수 있음. 한

편,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시설서비스 

수준으로 재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급여수준을 높임으로써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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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2019). 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 Guidance for person-centred assessment and 

pathways in primary care. p.10.

3. 돌봄서비스 질 관리 위한 재가서비스 공급체계 재편

- 현재 재가서비스 돌봄서비스 질은 돌봄 인력의 개인적 소양에만 의존할 뿐, 시스템적으로 돌봄

서비스 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제 미흡

- 시스템적으로 돌봄 인력의 역량을 잘 관리하고 돌봄 인력을 잘 케어하는 것 중요

- 재가서비스 기관의 복합재가서비스기관의 표준화와 서비스 관리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4. 지자체 책임돌봄 및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 생활밀착 지역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민간과 파트너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창발

적인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 지자체의 책임성과 신뢰관계에 있는 민간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창발적인 다양한 모형의 사회서비스 체계 및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

- 광역 사회서비스원을 광역 사회서비스원과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으로 재편하고, 시도 사회서비

스원과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적정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되, 일상생활 돌봄서비스의 경우 시

군구 사회서비스원에서 시군구 사회서비스 책임조직 및 플랫폼으로 역할하도록 재편

  * 시군구 돌봄국 직속의 준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시군구 돌봄본부를 구축하고, 시군구 공무원, 보

건소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인력, 전문 코디네이터 등으로 인력 구성

  * 인구 10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는 인접 지역과 연합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에서 공통 성과목표 공유하며 지역 재정역량 격차 및 지역 돌봄수요 차이 고려한 지역돌

봄기금을 조성, 배분함으로써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마다 각기 다양한 여건하에서 정책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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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화하는 창발적 방법으로 지역돌봄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에서 시군구 사회서비스의 책임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 

자원할당과 수급자격 관리, 서비스 구매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

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제도적 지원및 지원 여건 조성

5. (가칭) 지역돌봄기금 조성

- 중앙정부에서 지역별 재정역량 격차 및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역

돌봄기금을 마련하고 공통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지역돌봄기금은 일반 예산 및 지자체 예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예방사업 출연금 등으

로 조성

   * 일본의 개호보험에서 개호예방기금 조성한 사례, 영국의 Better Care Fund 사례 참조

- 기초 지자체가 지역돌봄기금의 재량적 활용 

6. 돌봄서비스 통합조정체계 및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갖춘 사회서비스 체

계 구축

- 돌봄 관련 욕구를 통합적으로 잘 연계, 조정, 통합 제공하는 통합조정 시스템 중요

- 돌봄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케어뿐만 아니라 돌봄대상자 가족의 불안과 어려움을 경감해주고 

휴식을 제공하는 포괄적 케어가 필요하며, 비예측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요

- 통합적 사례관리 조직과 코디네이터 및 케어매니저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사회보장 및 관련 행정통계 등 활용한 ICT 기반 정보공유체계 구축

- AI, 로봇, ICT, IoT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사회서비스 기술 활용한 서비스

7. 돌봄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적정 임금수준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 안정적 고용 

- 체계적인 업무와 재량권

- 사회적 인정 및 평판 제고

- 안전한 근로여건이 보장되는 일자리

- 지속적 교육을 통해 역량이 강화되는 일자리

- 수퍼비전, 동료상담, 사례회의

-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발전전망 있는 일자리

8. 사회서비스 관련 다양한 생태계 형성 및 일자리 창출

- (다양한 전문돌봄 생태계 조성 지원) 지역돌봄기금으로 지역 밀착 전문돌봄의 구매를 통한 마

중물 역할을 통해 다양한 전문돌봄 생태계 조성

- (다양한 전문돌봄 등 서비스 생태계 확대) 

- 영양돌봄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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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돌봄 생태계

   - 로봇돌봄 생태계

   - 운동․재활 돌봄 생태계

   - 이동 지원 돌봄 생태계

   - 일상생활 지원 돌봄 생태계

   - 인지․재활 서비스 생태계

- (사례: 영양돌봄 생태계) 

   -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축․수산업 생산자의 적절한 원가 보상 및 안전한 먹거리 원

재료 조달

   - 급식관리 강화로 영양균형을 고려한 급식 구성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환경 확보를 통한 

질 높은 먹거리 보장

   - 고령친화 및 환자 조리식품(연하도움식 등)의 사회적 구매를 통한 고령친화 및 환자 식품산

업의 발전적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의 효율적 보장

5. 5년뒤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의견

1) 불필요한 ‘요양의 의료화’ 제거 위한 요양병원 구조조정

  

  ○ 요양병원에 의한 pull factors 규제 

    ▸ 공급관리: 요양병상 총량 관리, 요양병원 질 기준 강화, 장기입원수가 하향 조정, 요양병

원 구조조정 및 기능재편, 요양병원 퇴출경로 마련

    ▸ 수요관리: 요양병원 입원일수 제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제한, 요양병원 

본인부담 강화 

   

  ○ 요양병원으로의 push factors 해결

    ▸ 급성기병원 퇴원환자(특히 골절, 뇌혈관, 암환자)를 위한 단기집중 회복재활 프로그램 마

련(지역사회, 요양병원) 

    ▸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돌봄코디네이터, 장기요양 사례관리

    ▸ 지역사회 돌봄-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돌봄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 지역사회돌봄

    ▸ 지역사회 치매서비스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주거 지원

  ○ 요양병원 구조조정: 회복재활 및 의료중고도 요양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력 자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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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유인 제거

    ▸ 동일 장기요양인정 등급 기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격차 제거: 동일한 장기요양인정등급

에 대한 동일한 급여수준 원칙

    ▸ 낮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서 시설서비스 선택시 본인부담 강화

    ▸ 거주비의 비급여화(일본, 독일 경험 참고): 장기요양서비스 수가에서 거주비 분리, 거주비

는 장기요양정책 차원이 아니라 주거정책 차원에서 소득등급에 따른 지원수준 결정 검토 

(국민연금, 공적직역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연계)

  ○ 장기요양 시설서비스 질 개선

     ▸ 시설 거주환경 기준 제고: 개별 공간 보장 차원에서 시설기준 1실 4인 기준에서 1실 

1-2인 기준으로 단계적 개편, 유니트 케어로 개편, 신규 진입 시설은 1실 1-2인 시설, 

유니트 케어로 기준 강화

     ▸ 유니트별로 치매, 간호 등 특화서비스 시설기준 적용

     ▸ 시설 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강화

     ▸ 원격 의료서비스 적용 및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 감염 관리 체계화 및 감염 대응으로 인한 경영손실 보상

     ▸ 시설서비스 질 제고 요구를 반영한 시설서비스 수준의 다양화: 추가침실료 등 현행 비급

여 체계 확대(단, 기본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담보, 70% 이상)

 3)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 재가서비스 공급기관의 재편과 서비스 관리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기관 표준 재설정 및 재가서비스기관 단계적 재편: 복합재가서비스기

관을 표준기관으로 설정, 단종재가서비스기관은 단계적 철폐, 신규 재가서비스기관은 복

합재가서비스기관에 한하여 지정

    ▸ 복합재가서비스기관의 서비스 제공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사람 중심 유연한 맞춤 재가

서비스 사례관리 및 서비스 mix (와상 아닌 경우, 주1회 이상 주야간보호 mix 기준, 건

강관리)

    ▸ 재가서비스 기관의 전속 요양보호사 비중 제고 및 인력관리 책임 강화: 서비스 관리 차원

에서 인력의 직무 배치 및 직무 할당 강화

    ▸ 방문사회복지사의 제공기관 케어매니저로서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

 ○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양적, 질적 강화 

    ▸ 동일 장기요양인정 등급 기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격차 제거: 동일한 장기요양인정등급

에 대한 동일한 급여수준 원칙

    ▸ 1-2등급 재가서비스 급여상한 인상, 급여시간 연장 이용 

    ▸ 회원제 포괄 정액 유연한 맞춤서비스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부부 등 복수 수급자, 수급자와 비수급 고령배우자 등 사례에 맞는 서비스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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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서비스의 신체 및 가사지원, 인지재활지원, 가사지원 등 선택 범위 확대

 4)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체계 구축

 ○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

   ▸ 지역 책임돌봄-총액예산 지역돌봄기금 마련  

   ▸ 지역통합돌봄 총괄적 케어코디네이션 및 사례관리체계 도입

   ▸ 소생활권 거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장기요양-지역돌봄 연속성 확보

   ▸ 퇴원환자 등 회복/재활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 취약집단에서 보편집단 확대 위한 비용부담체계 마련

   ▸ 지역사회 치매서비스 강화: 의약, 노인복지관, 지역복지관 등   

   ▸ 자기도봄 강화, 창의적 공동체 돌봄 강화

 5) 서로 모순되는 정책방향 간 적정 균형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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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양난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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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사회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전용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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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신정부 복지정책 방향
╻최균 교수╻

Ⅰ. 서 론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복지 성장을 해 왔으며, 이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복지 철학의 안착, 한국형 복지모형의 구축은 미완성의 단계 

▢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민생활 불안정, 주거 불안, 노인빈곤의 지속, 청년 불평등, 저출산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실정임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복지’ 관련 쟁점이 두드러지지 않음.

▢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복지 지형과 함께 보완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겠음 

Ⅱ. 국정과제 중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 국정비전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 생산적 맞춤복지 : 복지지출은 인적 투자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

는 맞춤형 방식이 되어야 함

  →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

▢ 국정운영의 지향점

 -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추구”

▢ 국정목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국민께 드리는 약속 :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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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Ⅲ. 신정부 복지정책의 특징 및 내용

▢ 복지의 지속적 확대 지향

 - 진보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추구

 - 국민생활 어려움 인식 : 자살률, 노인빈곤율, 합계출산율 등

▢ 생산적 복지 추구

 - 국정비전 분야로 ‘생산적 맞춤 복지’ 제시

 - ‘일자리를 통한 복지’ 강조

 - 사회서비스 확대 통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

▢ 복지 개혁 및 관리체계 강화

 - 연금 개혁

 -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 보장성 강화

 - 저소득층 생계 안정, 위기 대응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등 민생안정 세제 지원

 - 상병수당 실시, 부모급여 도입 등

 

Ⅳ. 신정부 복지정책 평가와 과제

1. 평 가

▢ 소득보장, 돌봄서비스 등 제도적 미흡을 충실히 보완

 - 부모급여 도입. 상병수당 실시 등

 - 아동의 마을돌봄 활성화 등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는 파급효과 클 것으로 기대

 - 장애인 개별예산제

 - 재택의료센터, 계약의사제 도입 등

▢ 사회복지체계의 완결 구조와 철학 제시 미흡

 - 소득/의료보장 vs. 사회서비스 



[세션3] 한국복지국가 전망과 과제

- 63 -

 - 연민(compassion) vs. 권리(right), 지원(helping) vs. 자활(self-sufficiency)

2. 보완해야 할 과제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개편 : 규모의 경제, 효과성. 효율성(목표, 운영)

   예) 노인의 의료와 요양서비스,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등

 - 소규모 비효율적 전달체계의 정비 시급

 -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 복지 전분야에 걸친 스마트복지 확대 방안 구체화

▢ 급여의 통합성 및 형평성 확보

 - 복잡다기한 급여 통합 운영

 - 맞춤형 복지와 함께 형평적 복지 구현

   : 생애주기별, 지역별, 분야별

▢ 시민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

 - 시민참여형 복지체계 구상 필요

 - 민간비영리부문, 사회적경제부문 역량 강화

Ⅳ. 결 론

▢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확장 후기단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제도 내용의 충실성과 

구조의 정합성 제고해야 할 시점임. 

 - 또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에 관한 사회 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함

▢ ‘국가 복지책임성의 범위’, ‘개인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 있는 복지체계 설계 필요

   예) 노인빈곤과 국가의존도 증가

▢ 기존 복지체계의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와 함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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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정권 교체와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변화, 그리고 전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국 복지체제*

╻윤홍식 교수╻

* 이 논문은 2022년 6월 3일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새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

제”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윤홍식. (2022). “정권 교체와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변화, 그리고 전환? 윤

석열 정부의 출범과 한국 복지체제”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202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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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한국 사회에서 정권 교체가 한국복지국가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논쟁적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

로의 정권 교체가 자유주의(Liberal) 정부(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복지국가 경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

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를 왜 이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1) 반면, 한국복지국가 경로가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정권 교

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적 선거를 통한 복지국가의 경로 전환은 

어려워 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념과 달리 복지정치는 복지국가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이후 국민의힘(새누리당)과 민주당(민

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사회정책)은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설령 차이가 있

더라고 집권 이후 새로운 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정책은 기존 정부가 추구했던 복지국가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계승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윤홍식, 2019a).2) 이런 경향은 이번 대선에서도 유사했다. 한겨레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면서 “이·윤, 공약일치 사례만 16건...이름 가리면 누구 건지 몰

라”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다(한겨레, 2022. 1. 21. 6면).3)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 정권 교체와 다른 조건에서 정권교체가 이

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

한 경제위기이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에 처한 신자유주의 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는 ‘코로

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신정치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의 경로 이탈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Béland, cantillon, Hick, and Moreira, 2021:251)4) 정권교체가 이

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는 집권 기간 동안 이전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지출을 확대했던 문

재인 정부에서 ‘재정균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5) 복지국가의 성격

은 사회지출의 구성과도 관련되지만, 사회지출의 양 또한 복지국가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확대된 사회지출은 시장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가처

1) 윤석열 정부의 이념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견해는 없고 본 논문의 핵심 주제도 아니다. 다만 정권 교체

가 복지국가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권의 성격을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념으로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을 구분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 정의당은 사민

주의정당으로, 민주당은 중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경제•사회정책을 기준으로 자유주의정당(또

는 리버럴정당)으로 표현했다. 특히 이 연구의 관심사인 ‘성장과 복지’의 관점에서 보면 세 정당 중 성장을 제일 중

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은 국민의 힘이고, 그 반대편에 정의당, 그리고 가운데에 민주당이 위치한다(강우창•구본상•이

재묵•정진웅, 2021). 강우창, 구본상, 이재묵, 정진웅. 2021.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의정연구, 

26(3): 37-83  

2) 윤홍식. (2019a).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1980년부터 2016년까

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3) 한겨레. (2022). “이·윤, 공약일치 사례만 16건...이름 가리면 누구 건지 몰라” ”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2022. 

1. 21. 6면.

4) Béland, D., Cantillon, B., Hick, R. and Moreira, A. (2021). “Social policy in the face of a global 

pandemic: Policy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5(2): 249-260.

5) 2017년 10.1%에서 2020년 13.4%로, 불과 3년 만에 35.8%나 증가했다.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3년 동안 매년 

1.1%P씩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진 스웨덴이 복지국가 황금기인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0.57%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다(Ortiz-Ospian and Roser, 2022). 

Ortiz-Ospian, E. and Roser, M. (2022). “Government spending.: Public social spending as a share of 

GDP, 1880-2016.”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government-spending#citation (접근일,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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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다(통계청, 2021).6) 마지막으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젠더로 대표되는 정체성 

정치가 복지정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7) 일반적으로 복지정

치에서 젠더 정치의 부상은 사회지출의 강조점을 소득보장에서 사회서비스로 이전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Thelen, 2014).8)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와 한국 복지국가의 관계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와는 상이한 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재정균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힘이 상반된 방향으로 작동

할 때, 한국 복지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전망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

제 인식에 기초해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국 복지국가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복지국가의 지속, 변

화, 전환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먼저 논의를 위해 필요한 기본개념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경제위기(외생변수)와 정권교체(내생변수)가 복지국가의 경로에 미쳤던 영향을 간략하게 검토했

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2. 논의를 위한 틀: 지속, 변화, 전환

1) 지속, 변화, 전환

한국복지국가의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의 집권이라는 인상 

비평과 개별 정책(공약)의 의미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구조적인 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 사회의 복지체제가 자본주의의 특성(성장체제 또는 생산체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자(신동면, 2009; 정무권, 2009; Avlijaš, Hassel, and Palier, 

eds., 2021; Thelen, 2014: 16; Hall and Soskice, 2001).9)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자본주의 다양

성 논의가 산업관계(단체협약 방식 등), 교육훈련제도(숙련형성제도 등), 노동시장제도(노동시장 유연화 문

제 등)를 준거로 조정시장경제와 자유시장경제를 구분한다는 점에 착안해(Thelen, 2014; Hall and 

Soskice, 2001)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을 살펴보자. 

6) 통계청. (2021). 국가지표체계: 지니계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5 (접근일, 2022. 

5. 26). 

7) 세 번째 요인은 지난 정권교체와 이번 정권교체가 상이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

았다. 이 문제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간의 관계라는 별동의 연구를 통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 

8) Thelen, K. (2014).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Avlijaš, S., Hassel, A., and Palier, B. eds. (2021). Growth and welfare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ll, P. and Soskice, D. (2001).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In Hall, P. and D. Sosc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pp. 1-6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신동면. (2009).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의 선택적 친화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정무권 엮음,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논쟁 II』, pp. 73-112. 서울: 인간과 

복지. 정무권. (2009).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정무

권 엮음,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논쟁 II』, pp. 113-166.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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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복지국가 경로의 지속, 변화, 전환을 위한 분석 틀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지만, 크게 보면 조정시장경제는 보편주의 복지체제와 친화성이 있고, 자유시장경

제는 잔여주의 복지체제와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만이 아니라 성장체제

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자본주의 특성(여기서는 성장체제)과 복지체제는 긴밀한 관계

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vlijaš et. al., eds., 2021; Thelen, 2014). 예를 들어, 독일이 여전히 산별

로 이루어지는 조정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산별에 기초한 산업관계가 고품질 제조업(운송기계

류, 제약업 등) 중심의 독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시키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독일 복지체제는 이러

한 독일 경제의 특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독일 

고품질 제조업이 필요한 노동의 숙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Avlijaš et. al., eds., 

2021; Thelen, 2014;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 2001: 152, 174, 176).10) 

그러면 한국은 어떤 자본주의일까? 이 또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 산업관계, 교육훈련

제도, 노동시장제도를 준거로(Hall and Soskice, 2001)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 자본주의

는 기업 중심의 극단적으로 분권화된 산업관계(단체협상방식), 일반 숙련 중심의 교육·훈련체계, 유연한 노

동시장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11) 이에 대응하는 한국 복지체제는 정책의 대상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

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편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보험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성을 띄고 있고, 수급자에게도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 공공부조는 엄격한 수급조건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회

서비스는 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과 시장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 

사회보장이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중·상층은 개별 가구가 축적한 사적자

산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 복지체제는 전반적으로는 자유주의 복지체제

의 특성이 두드러지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은 독일과 같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수급자격이 분절

10) Estevez-Abe, M., Iversen, t. and Soskice, D.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Hall, P. and D. Sosckice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pp. 145-18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 한국을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한국을 조정시장경제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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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조를 갖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는 보편성을 띄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한국 복지체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부충격에 이은 정권교체와 맞물리면서 

어떤 모습을 띄게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체제의 모습은 ‘지속, 변

화, 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속’은 정권교체와 외부충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지체제

의 특성이 지속되는 경우다. 신제도주의에서는 ‘지속’이라는 개념 대신 경로의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지속을 경로의존으로 설명하면 앞서 (우연히) 일어난 변화(사건)로 만들어진 제도의 특성이 이후의 과정에

서도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Mahoney, 2000; Sewell, 1990).12) 나중에 다시 설명하

겠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정권교체를 유발하고, 그렇게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한국 노동시장의 변

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도화한 사회보험과 엄격한 공공부조의 도입이 현재 한국 복지체제의 신자유

주의 성격을 공고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여기서는 정권교체가 복지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로의존성’을 ‘지속’으로 개념화했다. 

변화는 신제도주의 개념을 차용하면 누적(layering), 방향변경(redirection), 대체(replacement)를 포괄

하는 개념이다.13) 먼저 누적은 제도의 기본 특성은 유지하면서, 일부 규칙을 수정하가나, 규모를 늘리는 

방식의 변형을 의미한다(Thelen, 2014; Hacker, 2004).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대부분 양적 변화나, 

제도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변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

초연금을 인상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경로로부터 이탈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경로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방향변경은 기존 제도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체, 제도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식의 변화이다. 이명

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민사회의 공보육 확대에 대한 요구를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가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재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실제 성격이 입법부가 만드는 본법이 아니라 행정부가 관할하는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한국 복지체제에서 방향변경은 제도 변화를 누적시키는 중요한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대체는 기존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스웨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아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폐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변화의 개념들을 단계적(순차적)으로 배

열하는 경우도 있지만(정세희·문영규, 2020),14) 누적, 방향변경, 대체에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둘 이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개념은 전환인데, 제도의 변화가 체제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경로이탈을 의미한다. 자유주

의 복지체제가 사민주의 복지체제로 전환된 핀란드, 사민주의(적) 복지체제가 자유주의 복지체제로 전환된 

영국 등의 사례에서 이러한 전환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체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로 신정치이론은 이러한 외부충격만이 경로 이탈, 즉 전환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전환이 일어나는 결정적 시기가 중요한데, 체제의 성격은 결정적 시기를 거

치면서 변화하게 된다. 다만 신정치이론에서는 외부충격이 발생해도 기존 체제는 매우 경로 의존적이라고 

12) Mahoney, J. (2000). “Path dependence in historical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29: 507-548. 

Sewell, W. (1990). “Three themporalities: Toward a sociology of the event.” CSST Working Paper #58.  

13) 일반적으로 방향변경과 대체는 전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Thelen, 2014; Hacker, 2004).. 여기서는 (누적

된 변화가 전환을 이끈다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변경과 대체를 변화에 포괄하고, 변화를 전환과 연계된 

개념으로 접근했다. Hacker, J. (2004). “Privatizing risk without privatizing the welfare state: The hidden 

politics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234-260.

14) 정세희·문영규. (2020).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 경로변화 연구: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정책연구』, 20(1):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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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다(Pierson, 2000: 264).15) 즉, 경로이탈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누

적적 변화가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환이 어떤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에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전의 누적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유발하는 점진적 이행으

로 전환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누적, 대체, 방향변경 등의 변화가 누적되면 전환을 불러온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다양성을 연구한 씰런(Thelen, 2014)의 저작은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실 세계에서 지속과 변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변화하지 않는 제도는 없기 때

문이다. 제도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해야 한다(Thelen, 2014: XX). 환경변화에 대응해 변화하지 않

는(못하는) 제도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속은 변화 연동되고, 변화는 지속과 연동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환도 마찬가지다. 예외적인 충격으로 인한 전환도 가능하지만, 변화의 누적을 통한 전환

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변화는 지속과 전환 모두와 연동된 개념이자, 외부충격과 정권교체와 같은 내적 

변화가 복지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개념이기도 하다.

2)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지속, 변화, 전환

정권교체와 복지체제의 전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 변화,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의 지속, 변화, 전환은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라는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속, 변화, 전환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국내외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이라는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정책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수 없다.16) 예를 들어,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임금 노동과 정기적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가 B 

시대에 살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B 시대의 모형([그림2]에서 ㄱ자형으로 안이 오목한 모형) 내에

서만 정책 선택(B1, B2, B3...)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성의 한계를 이렇게 정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우

리는 전환과 같은 경로 이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대의 규정성을 넘어, 전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시대의 규정성을 넘어 전환을 

이끌기 위한 정책은 두 가지 조건에서 제도화가 가능하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부충격이 시대

의 정치·경제·사회의 규정성을  재구성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외부충격으로 시대의 규정성이라는 영역이 

변화한다면, 그 만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발생한 수

많은 기근 중 유독 경신대기근(庚申大飢饉, 1670~1671년, 현종 11년과 12년)이후 조선의 분배체계가 환곡

을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이유도, 경신대기근이 조선 사회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추정되는)17) 자연

재해로 인해 농업생산이 격감하면서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윤홍식, 

2019: 427).18) 서구도 마찬가지이다. 에르트만(Ertman, 1996: 18-19)은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위기가 

동서 유럽의 농노제에 미친 상이했던(서유럽에서는 농노제의 약화, 동유럽에서는 농노제의 강화)이유도 동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로는 1929년 대공황을 들 수 있다. 1929년 

15) Pierson, P. (2000).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251-267. p. 264.

16) 물론 어떤 정책이라고 제도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시대의 규정성을 벗어난 정책은 지속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7) 조낙영. (2009). “기후와 기근, 역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 『역사와 담론』, 53: 607-601

18) 윤홍식. (2019a).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의 시작-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서울: 사회

평론아카데미. p.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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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을 계기로 자유방임주의 패러다임이 무너졌을 때 국가는 비로소 ‘역사적 복지국가’를19) 만들어가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할 수 있었다.

 

[그림 2] 시대적 가능성의 한계

 

다른 하나는 점진적 변화가 전환을 이끌어내는 경우이다. 정권교체는 시대의 규정성 자체를 흔들지는 못

하지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정책 선택을 통해 그 시대의 규정성을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림 2]에서 보면 B 시대의 B*라는 정책은 비록 B 시대에 속하지만, C 시대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정책이라

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에 기초한 전국민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 임금노동

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소득활동을 포괄하는 제도적 시도이자,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고용보험만이 아닌 다양한 정책들이 시대를 넘어서는 이러한 시도가 누적된다면, 우

리는 누적된 정책 선택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 또는 복지정책의 변화로 

인한 누적된 정책 변화(누적, 방향변경, 대체)가 전환을 이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출

범과 한국복지국가(또는 복지정책들)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한국자본주의의 기본 특성과 이에 조응하는 복

지체제, 그리고 내외적 조건이 만들어내는 힘이 현 시대의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해진다.  

3. 정권교체와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경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외부충격과 정권교체와 같은 내적 변화가 복지국가 경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7년을 전후한 

19) 역사적 복지국가란 공간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 시간적으로는 자본주의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제2차 대전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확대되고 지속된 복지국가를 일컫는다(윤홍식, 2019b). 윤홍식. (2019b).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의 시작-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굳이 복지국가 앞에 ‘역사적’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복지국가가 과거의 복지국가와 같지 않고, 우리가 만들

어갈 복지국가 또한 과거의 복지국가와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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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기 전, 한국자본주의는 산업관계는 지금과 같이 기업단위에 기초해 

분절적인 모습을 띄고 있었다. 국가가 주도했던 조정이 민주화 이후 해체되었지만, 이를 대신할 조정기제

는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1993~1994년 김영삼 정부가 중앙단위에서 임금협상을 시도했지만, 대기업 

노동자의 반발로 실패했다(노중기, 1996).20) 안재홍(2013: 444)은 김영삼 정부의 이런 시도를 1980년대 

이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시도한 코포라티즘과 유사하다고 평가 했지만,21) 일회적 중앙단위 

협상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제도는 1980년대부터 유연화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노사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했던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민의 지지와 함께한 노동운동의 저항으로 그 실행을 유예해야 했다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 114).22) 숙련형성과 관련해서는 1990년 재벌 대기업이 노동숙련을 우

회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신경영전략’을 추진했지만, 엔지니어 중심의 자동화가 노동숙련을 

위회할 정도로 지배적이지는 않았다. 세계경제는 일명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인플레인션 통제와 긴

축에 기초한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면서, 금융자본의 황금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복지체제는 기본적

으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 얻은 소득이 불평등과 빈곤, 가족의 돌봄 필요에 대응하는 개

발국가 복지체제가 지속되고 있었다(윤홍식, 2019a). 이러한 조건에서 정권교체가 초유의 경제위기와 함께 

이루어졌다. 

1) 정권교체: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한국 사회는 IMF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와 보수 정당(김영삼 정부)에서 자유주의 정당(김대중 

정부)으로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면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는 한국복지국가의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국 정부는 IMF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수용하는 것은 넘어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23) IMF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사정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요구에 의해 공개된 IMF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IMF 요구사항 중 노동시장 유연화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IMF는 “경영 실패에 대한 주주의 책임 강

조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요할 경우’, ‘노사정 합의에 의해’, ‘해고 충격 완화’ 등의 단서를 붙여 조

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지주형, 2021).24) 실제로 IMF는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보다 더 급진

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생각했다.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급격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실패한 노동시장의 신자유주 개혁을 완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선택이었다. 교육훈련체계도 큰 변

화가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노동숙련을 우회하는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의 숙련체

계에서 일반 숙련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다. 산업관계는 1998년 2월 노동시장유연화와 복지확대를 위한 

일회적인 중앙단위의 협약을 제외하면, 기업단위에 기초한 분권화의 성격이 더 강화되었다. 복지체제도 성

장이 만들어낸 일자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가가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

20) 노중기. (1996). “노사관계 개혁과 한국의 노동정치.” 『경제와 사회』, 31: 8-33.

21) 안재홍. (2013).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서울: 후마니타스.

22)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3) 한국 정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25일에 출범했는데, 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김대중 당선인이 전권

을 갖고 IMF와 협상을 조율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화를 추진했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암묵적으로 관료들의 요구를 수용했을 수 

있다.  

24) 지주형. (2021). “IMF는 산타가 아니었고, 노동자몫 선물은 없었다.” 한겨레. 2021년 9월 18일,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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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사회보험은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외부충격과 정권교체는 한국 자본주의와 복지체제

의 경로를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림 3] 정권교체와 복지체제의 경로, 1997-현재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에서도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체제가 만

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선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복지체제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계도 분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정부 10년 동안 공적 사회보

장제도의 보편성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생산영역의 신자유주의화가 만들어낸 불평등, 빈곤, 실업, 불

안정 고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후 20년 동안 한국 복지체제는 지속적

인 사회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각해졌다. 사회보험의 보편성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이게도 사

회보험의 대상자와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된 집단 간의 간극은 더 두터워졌다. 정리하면, 김대중 정부가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한국 복지체제의 경로를 열 수 있었던 이유는 IMF 외환위기라는 강력한 외

적 충격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적 반대를 IMF 외환위기를 활용해 

뚫고 경제부처 관료들이 이룬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다. 더불어 거의 대부분의 공적 복지가 형식적 요건만 

갖춘 조건에서 IMF 외환위기가 만들어낸 예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위

한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복지체제의 경로를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환이 신자유주의라는 사회경제적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지체제의 전환은 전

면적이기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누적을 통한 부분적 변화에 기초했다고 할 수 있다. 

2) 정권교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는 심각한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2008년 세계적

인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에 발생한 위기였고, IMF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한

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정부에서 보수정부로의 정권교체는 복지체

제에 경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대부분 계승했

다(윤홍식, 2019a).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만들어진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

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은 철저히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가 구축되었고, 사회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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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 집단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의 특성은 

지속되었다. 주목할 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로 불거진 무상급식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 보편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대되자,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보육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70%

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보수정부 집권 기간 동안 공적 복지의 보편성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보수정부가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변화(누적)를 시도했다고 보기

는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시키면서,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줄이는 

방식(확장성의 제약)으로 공적 복지의 확대를 통제했다(오미옥·이수경, 2015).25)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길게 보면 공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감세(이

명박 정부), 민간보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이명박·박근혜 정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박근혜 정부) 등

을 통해 중·상층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적자산의 역할을 강화한 것도 공적 복지제도의 수준을 높이

고 보편성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중·상층이 자신이 직면

한 사회적 위험을 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

론 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외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

어진 정권교체는 체제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보수정부의 집권은 이전 정부에 비해 복

지체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누적했다고 할 수 있다.   

3) 정권교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2016-2017년 촛불시민항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의 대규모 저항이었다. 보수정부에서 다시 자유주의정부의 정권교체는 촛불시

민항쟁이라는 거대한 시민의 저항에 힘입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3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

한 지지율은 81.0%를 기록하면서, 1987년 민주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갤럽, 2022).26) 실제로 문재

인 정부의 출범은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화를 막고, 보편적 복지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로 

시작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

통령의 일성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되돌리는 시작처럼 느껴졌다. 국

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과 이에 따른 복지확대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은 

한국 복지체제가 기존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 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했다. 촛불시민항

쟁에 의한 정권교체였기에 가능한 상상이었다. 

25) 오미옥·이수경. (2015).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쟁점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95-115.

26) Gallup. 20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94호 2022년 5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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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1988-2022

출처: 한국갤럽. (20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94호 2022년 5월 1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 변화가 전환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지 못했다. 연인원 1700

만 명이 참여한 촛불시민항쟁으로 탄생한 정부였지만, 지난 20년 간 누적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는 

강고했다. 성장이 더 이상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

해 성장방식의 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 극단적으로 분절화 된 산업관계,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더 강화된 자동화를 통한 숙련 노동의 우회 등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특성은 오히려 강

화되었다. 실제로 노동자 만 명당 사용하는 로봇의 수로 측정하는 로봇밀도는 2013년 373대로 최고수준을 

기록 한 후 불과 7년만이 2020년 932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과 독일이 동기간 동안 각각 302대에

서 390대, 215대에서 371대로 증가한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였다(IFR, 2021, 정준호, 2020).27) 산업관계를 

중앙집권화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비조직 노동, 청년, 소상공

인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대상 범위를 넓혔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온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

하지도 못했다. 성과 또한 노사 모두가 반대했던 방식의 주52시간제를 제도화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

과도 없었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자, 노동시장은 더 다양한 

형태로 유연화 되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정부의 대응이 코로나19 위기에 맞추어졌다. 강제

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오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한국 복지체제의 민

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지루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몇 차례의 재난지원금

을 지급하고, 상병수당의 도입검토, 고용보험의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정도에서 

27) IFR. (2021). Robot density nearly doubled globally. Dec 14, 2021.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

robot-density-nearly-doubled-globally (접근일, 2022. 5. 28). 정준호. (2020). "한국 생산체제의 유산과 쟁점." 

윤홍식 엮음,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pp. 54-83. 서울: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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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

부의 개혁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지출의 양적 증가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변화가 없는 가운데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지출규모에서 한국 복지체제가 처음으로 OECD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인 칠레, 

코스타리카, 터키 보다 높아졌다. 

[그림 5] 한국과 OECD 개발도상회원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의 변화

출처: OECD. (2022). Social expenditure dataset.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는 시민항쟁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기존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경로를 여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더욱이 임기 중간에 발생한 코

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행정부, 의회, 지방정부 등 

거의 모든 국가 기관이 민주당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 복지체제에 변화를 누적하

는 것 이외에 경로의 전환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자유주의 집권 세력

이 갖는 ‘가능성의 한계’였고,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망을 갖지 않은 결과였다. 힘을 가지

고 있었지만,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체제의 성격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고, 결국 1997년 이후 공고화된 신자유주의 복지체제가 

지속하는 가운데, 공적 복지의 확대가 급증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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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과 과제

1)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

윤석열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전환하기 위

한 시도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구성을 보면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 과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을 더 유연

화하고, 산업관계를 더 분절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중대재

해처벌법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보면,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

계를 구축”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93).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 있다”라는(한겨레, 2022. 5. 10)28) 경영계의 요구가 국정과제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얼마 

전 한덕수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

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한겨레, 2022. 5 .26).29) 노동시간, 임금 같은 산업관계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는 ‘노사협의회’를 강화해 근로시간 선택권과 직무·성과급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51. 노사협력

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95쪽). 산업관계의 핵심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인 

것은 물론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합의된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는 과제이다. 또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는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

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94쪽), 시사IN이 보도한 “대외 주

의”라고 표기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516쪽을 보면, 같은 내용이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2024년 총선 이후(다수당이 된 다음)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적시되어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전혜원, 

2022).30)     

윤석열 정부가 개별적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늘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산업관계가 더 신자유주의화 된다면, 부분적인 복지정책의 강화와 도입으로는 불

평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덧붙여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 재정확대를 지향하지 않는, 명

확하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정부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근본적으

로 뒤집거나 사회지출 규모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지는 않겠지만, 사회지출 증가 속도는 둔

화될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사회지출의 속도를 

둔화시킨다는 것은 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체제의 전망은 복지체제를 더 선별적으로 구조화하고, 복지체제의 근간이 되

는 한국 자본주의가 더 신자유주의화 된다는 전제 위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은 신자유주의화하고 재정을 확대하지 않으면서(재정균형을 유지하면

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응해 어떤 해법을 찾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사실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균형을 강조한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제20대 대통령직

28) 한겨레. (2022). “중대재해법 손질 예고...민주노총 법 무력화 비판.” 2022년 5월 10일 11면. 

29) 한겨레. (2022). “한덕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사, 국제 기준 맞춰야 국가 경쟁력 유지.” 2022년 5월 26일 6면. 

30) 전혜원. (2022). “노동분야: 임금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향한 길.” 『시사IN』, 767: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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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2022)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고 경제위기(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해 악화된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겨레(2022. 5. 17)는31) 국채 없는 추경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

채발행 대신 추경에 필요한 59조원을 (초과세수를 걷기 전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 일시차입’ 형

태로 조달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책 환경은 재정 지출을 확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국채 없는 추경”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드러나지 않는 정부부채(증권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다.32) 문제는 이러한 대응은 지금 당장의 위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소상공

인지원 등), 복지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증세와 부채 없

는 복지확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경험에 미루어보았을 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결

국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복지확대 없다면, 불평등과 빈곤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

기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공적 복지의 확대가 없다면 취약계층의 삶이 중·상층보다 상대

적으로 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크게 두 방향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약집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혔듯이 소득하위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과 유

사하며,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권의 이념과 관계없이 추진되었던 정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가 ‘지출통제’와 ‘근로복지(Workfare)’를 일관되게 강조했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처럼 상대적으로 공공

부조 수급자를 엄격히 통제·관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있다. 소득보장정책이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도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 현실에서 소득보장보다는 사회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겠

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6)33) 또한 엄격한 수급자 관리와 근로복

지를 강조하는 보수정부의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과 근로장

려금을 늘리겠다는 것도 직접 또는 근로와 연계되지 않은 현금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84). 

반면 중·상층에게는 (110대 국정과제에는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대선 공약집을 보면) 민간영리보험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

응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중산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31) 한겨레. (2022). “‘국채없는 추경’ 고집, 한은서 ‘마통’ 쓰는 정부.” 2022년 5월 27일, 17면. 일시차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증권발행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이다. 한겨레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2022. 5. 

27)는 반박 논평을 발표했지만, 반박 발표문에는 재정증권을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우선한다는 일정을 적시하지 않

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 (2022).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시적 국고자금 부족 대응 위해 재정증권 

발행·한국은행 일시차입 활용” 2022년 월 27일. https://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2055&p

Wise=sub&pWiseSub=B2 (접근일, 2022. 5. 28). 

32) 초과세수는 세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수이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선택

은 초과세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필요한 재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논

란이 되는 지점은 지난 2022년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2022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임시대출금 한도 및 대

출조건결정(안)>을 보면,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

정증권의 발생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부의 일시차입에 대한 부대조건을 명시했다(금융

통화위원회, 2022). 즉,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기 전에 재정증권(통상 63일물로 발행되는 유가증

권) 발행을 통해 필요한 부족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채 없는 추경’을 위해 정부가 재정증

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이용하는 것은 일시차입의 부대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2022). 「의안 제2호-2022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한국은

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2022년 1월 14일.  

3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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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 분배제도의 역할을 강화해야하지만, 사회보험이 민간영

리보험과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선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14).34)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사회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 공적 사회보험의 

상대적 부담을 높여, 민간보험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35)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급여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것도 사회보험(국민연금)을 우회적으로 약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실업에 대한 대응도 한국형 실업부조를 고도화하고 고용보험은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계체계’로 전환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적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의 수지균형을 유지하

는 선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서비스도 마

찬가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분명히 적시했듯이 공공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보다는 민간(영리)기관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에서도 시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서비스의 산업화·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8). 

정리하면, 한국 복지체제의 전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복지체제의 근간이 되는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하고 산업관계를 더 분절화하면서, 시장에서 시민의 삶을 불

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복지확대는 (줄이지는 

않겠지만) 소극적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복지지출의 확대 속도를 늦추고, 증세나 정부부채를 늘리지 않

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복지지출을 

재구조화·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를 문재

인 정부보다 더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민간보험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그 역할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윤석열 정부는 (민

간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이전 정부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

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공적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가까운 장래에 취약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자

신의 삶을 시장에 더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공적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지는 않지만, 더 확

대되는 것을 막는 ‘확장성의 제약’이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취했던 전략을 계승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윤홍식, 2019a). 

2) 지속, 변화, 전환의 관점에서 차이의 의미

그러면 왜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권이 자유주의 정부에서 보수정부로 교체되었는데도, 복지체제의 

변화는 제한적일까? 사실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정권교체가 복지체제의 경로를 전환했던 경험은 김영

34)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35) 공약집에서 언급했던 “연금 다층체계를 통한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은 국정과제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국민의힘, 2022:135). 국민의힘. (2022).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

운 대한민국』. 현재 체계에서 연금의 다층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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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던 시기가 거의 유일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정권교체

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본격화되었고, 숙련체계는 노동숙련에 기초한 생산에서 자동화

에 기초한 생산으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정권 교체는 한국복지국가의 가능성의 

한계를 확장하면서, 복지국가의 전환을 예외적으로 이끌어 냈다(물론 한국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는 한국인이 국가가 개인과 가족의 안정적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국가 복

지체제에서 신자유주의 복지체제로의 경로전환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근대적 공공부조를 도입하고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을 제도화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복지

국가의 모습을 만들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복지국가의 모습은 정권이 자유주의 정부에서 보수정부로, 보수정부에서 다시 자유주

의 정부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물론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앞서 검토했듯이 보편적 급식제도, (비록 

보편성을 담보하지는 못했지만) 기초연금, 보육료의 보편적 지원,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소득기반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

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시도가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보편성이 낮고, 공적 복지

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역진적 선별성과 민간 중심의 서

비스 전달체계라는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을 이끌어낼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교

체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체제 내에서 자신의 지향성을 담은 변화를 누적시킬 뿐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첫 번째 선택지는 [그림 3]에서 보았듯이 적극

적인 복지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에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누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길은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발언 등

을 종합했을 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증세 없이, 부채를 늘리지 않고 공적 복지

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보수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번번이 실패로 끝났

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두 번째 선택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상황과 세계경제 기조가 인

플레이션 통제와 재정균형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고용·소득보장으로 나아가는 변화에 조응하는 전환의 길

이다. 그러나 이 길은 첫 번째 길보다 윤석열 정부가 선택하기 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

추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빅스텝(이자율을 0.5%p씩 올리는 결정)을 근

거로 한국은행이 취하고 있는 금리인상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보듯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북서유럽과 미국

에서처럼 국가가 전면에 나서기를 기대 할 수는 없다. 결국 마지막 선택지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되, 복지

체제의 경로를 할 수 있는 한 더 선별적으로, 더 민간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기존제도

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고(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체하는 것처럼), 급여수준을 높이지만(기초연금을 30

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등), 

총량차원에서 사회지출을 통제하거나,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사회지출의 증가폭을 최소 하는 방식으로 대

응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조를 대표하는 것이다. 공적 사회보장

제도 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공적 지출의 총량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

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정부 또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이 장래에 공적 복지의 확대를 제약하는 

‘확장성의 제약’이라는 기조에 따라 복지확대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

- 80 -

3) 변화의 누적, 그리고 전환의 전망

정권이 교체되어도 복지국가 경로가 (어떤 방향으로든)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치열했던 민주화 이후 선

거들은, 복지정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매우 논쟁적인 쟁점이다. 누가 집권해도 근본적 변화가 없

다는 것은 누가 집권해도 ‘똑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

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회정책 전문가가 준거로 삼고 있는 북서유

럽의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정치를 바라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정권교체는 복지국가의 전망과 관련

해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복지정치의 지형이 

북서유럽과 달리 정치지형의 왼쪽 대부분이 거세된 오른쪽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한다. 

[그림 6] 한국복지국가의 정치지형과 선택의 범위

[그림 6]과 같은 정치지형을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정권이 교체되어도 한국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경로

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36) 하지만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변화가 누적되면 결국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경로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은 한국 

복지체제에서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였고, 이후 기초연금, 보편적 보육지원, 보편적 아동

수당 등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적 복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 공적 복지 확대의 

상이한 속도와 규모는 불평등, 빈곤, 사회보험 가입률 등 국민의 삶과 관련된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윤

홍식, 2019a).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소득 불평등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낮아지

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변화가 복지체제의 경로를 전환시키지

는 못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복지체제의 역사는 정권교체가 국민의 삶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

계되어 있다는 확인시켜 주었다. 더불어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의 누적은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한 중요

한 정치적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복지확대의 속도와 규모가 정권에 따라 상이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반복적으로 달라진다면, 이러한 차이의 누적은 결국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욱이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20년간 분배와 성장, 정체성 정치와 관련된 이념 지형에서 보수

정당(현재 국민의힘)과 자유주의정당(현재 더불어민주당) 간의 차이가 지속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더 확대

되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성 소수자, 지구온난화, 탈원전, 난민, 여성할

당제, 성장과 복지의 관계 등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에 이념적 차이는 분명했다(강우창 

외, 2021). 다만 이러한 누적된 차이가 향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그 차이가 정권교체를 통해 계속 누적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복지정치의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변

화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보수정부와 자유주의정부가 지난 25년간 추진했던 복지확대가 자유시장경제적 

36) 상이함을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는 한국 복지정치에서 선

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놓여있고, 지속, 변화, 전환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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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강한 한국 자본주의가 감내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면, 한국 복지체제도 결국 선택의 길에 직

면하게 될 것이다. 

[그림 7] 16대부터 21대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영역별 이념의 변화

주: 탈물질은 지구 온난화, 난민, 원전, 여성할당제 등에 대한 태도로 측정했고, 경제영역은 비정규직, 성장 대 복지, 

기본소득, 종부세 등과 같은 이슈로 측정함. 사회영역은 성소수자, 자사고, 집회와 시위 등을 측정함. 자료:  다음  

원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강우창 외. 2021. 제21대 국회의원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의정연구, 26(3): 37-83. 강원

택.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18(2). 5-38. . 박경미, 한정책,, 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5(3): 5-35.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

화와 지속>. 서울: 나남.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확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없다.37)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

를 보면 사회지출이 GDP 대비 20% 전후에 이르는 시점에서 복지국가의 고유한 성격이 분명해졌다는 점

을 고려하면(윤홍식, 2019a), 한국복지국가도 GDP 사회지출이 20%를 전후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경로를 

지속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전환)할지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높다. 복지체제의 경로를 이렇게 본다면 

한국 복지체제는 복지정치의 좁은 선택지에서 그 변화를 집권정당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로 

누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 복지국가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누적하는가의 문

제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복지국가의 경로 전환은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이기보다는 예외적이었다. 하지

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복지체제의 경로를 전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누적된 변화가 전

환을 위한 위기와 내적변화(정권교체)와 만나면, 이 누적된 변화가 전환으로 이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씰

런(Thelen, 2014)의 연구는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37) 서구 복지국가의 특성이 어느 시점에서 공고화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복지국가의 경로를 이해하는데 중요

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관점에 기초한 서구 복지국가의 종합적인 연구를 찾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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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및 함의

지금까지 이 글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국 복지국가의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 복지체제의 지속, 변

화, 전환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지속, 변화, 전환, 가능성의 한계 등 분석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정권교체를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왜 정권교체가 복지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를 논의했다. 다양한 접근을 했지만, 핵심 주장은 한국 자본주의라는 기본 틀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정권교

체는 IMF 외환위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지체제의 경로 전환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이

야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같이 객관적으로 경로 전환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져도, 집권 세력이 

이러한 조건을 ‘전환을 위한 계기로 기획’하지 않으면, 복지체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글은 정권교체가 복지국가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핵심 주장은 변화의 누적이 결국 전환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이념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기존 체제

로는 더 이상의 사회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결국 누적된 변화가 경로의 전환의 선택을 강제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전환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유주의 정부의 변

화에 대응해 보수정부의 누적된 변화를 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특히 시장의 역할은 이전 보수정부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더 강화될 것이고, 이는 미래에 한국 복지체제의 확장을 제약하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

가 될 것이다. 겉으로는 정권교체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듭되는 정권교체를 통해 각자가 

쌓은 변화가 일정 시점에서 한국 복지체제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정권교체는 누적된 변화를 통해 복지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석열 정부와 

한국복지국가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덧붙여 정권교체가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정치의 범위가 한국보

다 넓기 때문에, 정권교체로 인한 변화의 진폭은 서구 복지국가가 한국복지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 하지

만, 정권교체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라는 흐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구나 한국

이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왜 복지체제의 경로가 전환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의 이야기이다. 윤석열 정부가 맞이할 세계는 이전 정부가 직면했던 

세계와 다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약화되고, 자본주의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21, 2022)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귀환에 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38) IMF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

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인플레이션 통제와 재정균형’이라는 신자유주의에서 ‘적

극적 재정정책’이라는 탈신자유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Ostry, Loungani, 

and Berg, 2019).39)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흐름을 더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 모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 

38) The Economist. (2021). “Covid-19 has transformed the welfare state. Which changes will endure?” 

Mar 6th 2021 edition. The Economist. (2022). “Beware the bossy state.” January 15th edition, pp. 7-8.

39) Ostry, J., Loungani, P., and Berg, A. (2019). Confronting inequality: How societies can choose 

inclusive grow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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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이 왜 “이제 우리 모두는 케인스안이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Arthur, 

2009).40)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긴축과 적극적 재정

정책이 혼란스럽게 교차되고 있지만, 이 혼란스러움이 걷히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신자유주의)과 다른 세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40) Arthur, D. (2009). Pedantic fact checking-Did Nixon really say “we are all Keynesians now”? 출처: 

http://clubtroppo.com.au/2009/02/15/pedantic-fact-checking-did-nixon-really-say-we-are-keynesians-

now/ 접근일, 2016년 2월 12일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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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새 정부의 복지정책, 그리고 한국 복지국가 전망과 과제
╻정해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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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4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의 대응 전략
╻변금선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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